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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포지엄 프로그램 안내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출범 심포지엄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가 “원자력의 신뢰 증진과 미래를 선도하는 정책 

개발의 중심”이라는 기치를 표방하며 본격적인 원자력 기술 정책 연구와 

활동을 개시합니다. 경주 지진 이후 신고리 5,6 호기 건설 중지 입법까지 

추진될 정도로 국민의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어 우리 나라 에너지 

믹스의 중요한 일원인 원자력의 지속가능성이 위협 받고 있는 이때에 원전 

안전성 향상과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 등의 중요 사안에 대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연구와 활동을 통해 원자력의 신뢰를 증진할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센터의 출범을 맞이하여 “신뢰받는 원자력을 향한 기술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출범 심포지엄을 개최하오니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하셔서 

고견을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전력연구소 원자력정책센터장

주 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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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1부 출범식

10:00-10:05 개회사  조형규 교수(서울대학교)

10:05-10:15 환영사 이건우 학장(서울대학교)

10:15-10:25 축사 정동희 국장(산업통상자원부)

10:25-10:35 축사 이종호 전무(한국수력원자력(주))

10:35-11:00 센터 연구 및 활동 계획 소개 주한규 교수(서울대학교)

11:00-12:00 기조 강연 한삼희 수석논설위원(조선일보)

            원자력이 기후변화 해법인가?

12:00-13:00 오찬 락구정, 38동 지하

2부 심포지엄 - 신뢰받는 원자력을 향한 기술정책 방향

13:00-13:40 원전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 김성수 교수(인제대학교)

13:40-14:20 최근 핵문제 전개를 통해 본 정책과제       이헌석 대표(에너지정의행동)

14:20-15:00 우리 나라 원전 안전의 현실과 과제 이정윤 대표(원자력 안전과 미래)

15:00-15:20 휴식

15:20-16:00 원전 다수호기 안전성 양준언 부장(한국원자력연구원) 

16:00-16:40 원전 내진 설계 문일환 부장(한국전력기술(주))

16:40-17:20 신뢰 확보를 위한 원자력 안전규제 김무환 교수(포항공과대학교)

17:20-18:00 사용후핵연료 해법 송종순 교수(조선대학교)

3부 만찬 및 심층 토론

18:15-20:00 만찬 및 원자력 전문가포럼 분과 회의 락구정, 38동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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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연구 및 활동 계획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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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조강연 ‘원자력이 기후변화

해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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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전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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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근 핵문제 전개를 통해 본

정책과제





최근 핵에너지 이슈를 통해 본 

우리나라 핵에너지정책의 문제점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대표)

1. 대전지역 사례를 통해 본 우리나라 핵에너지정책의 난맥상

핵에너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은 역사가 깊다. 길게는 1940년대 핵무기 개발 과정에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진행된 핵무기 반대 흐름으로까지 이어진다.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 민주화 운동과 함께 핵무기와 핵발전소 반대운동이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

고 있다.

핵무기와 핵발전소는 우리사회에서 핵에너지 이용을 구분 짓는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대전지역에 위치한 핵시설 등에서 보듯 핵에너지는 더욱 다양한 곳

에서 사용되고 있다. 보통 우리나라의 다른 핵발전소 지역은 △ 1970~80년대 충분한 

정보공개와 주민동의 없이 핵발전소 건설, △ 건설 이후 신규 건설을 둘러싸고 지역

주민들의 반대운동 시작, △ 발전소 노후화 등으로 폐쇄 요구로 지역이슈가 옮겨 있

다. 바꿔 말해 해당 지역 주민들과 별개로 핵발전소가 건설되고 이것이 확장되면서 

갈등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여 왔다.

핵발전소를 둘러싼 사회적 이슈는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기점으로 폭발

적으로 증가한다. 한수원 비리사건, 한수원 해킹, 최근 지진 문제까지 폭발적인 이슈

가 뉴스 전면을 장식했고, 이는 그간 핵산업계 전반에 산적해 있던 다양한 문제들이 

주요 계기를 통해 터져나온 것들이다. 

이 글은 그 중에서 대전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생기고 있는 정보공개 문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핵에너지 정책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대안을 짚어보려고 한다.

반복되는 대전의 핵폐기물 논란

2005년 6월, 대전에서 채취한 강수와 낙수에서 요오드 131이 발견되는 일이 일어났

다. 그 해는 부안에 핵폐기장 건설이 좌절되고 경주, 군산 등 4개 지자체가 핵폐기장 

유치를 선언하면서 전국적으로 핵폐기장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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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던 중 핵폐기장 주민투표가 끝난 직후인 11월 3일, 대전에 중저준위 핵폐기물이 

대량 부실 저장되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된다. 이와 함께 이미 대전은 방폐장과 다를 

것 없다는 보강 기사가 함께 게재되면서 대전 핵폐기물 문제가 잠시 논란에 빠진다.

기사의 내용은 중저준위 핵폐기물 저장여부이외에도 저장안전성, 스마트원자로에 대

한 내용을 함께 담고 있었지만, 여전히 핵심 포인트는 ‘비밀스럽게’ 였다. 당시 원자

력연구소는 이 표현에 대해 강력히 반발한다. 대전에 중저준위 핵폐기물이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은 원자력안전백서를 비롯하여 모든 정부자료에 이미 공개된 자료인데, 

무엇이 비밀스럽냐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당시 핵에너지를 다루는 학계, 산업계 인사들은 물론, 반핵운동진영에서

도 대전에 핵폐기물이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이들의 숫

자는 절대적으로 소수였다. 정치권과 언론은 그 사실에 대해 생소했고, 그 내용은 ‘단

독’이라는 꼬리표까지 붙여가면서 보도하기에 충분했다.1)

하지만 이를 단지 일부 언론의 해프닝으로만 볼 수 없다. 똑같은 일이 이로부터 딱 3

년이 지난 2008년 또다시 일어나기 때문이다. 동아일보는 대전과 서울 시내에 중저준

위 핵폐기물이 보관되어 있다며, 역시 단독기사를 썼다. 보관 안전성 문제도 기사에 

포함되어 있지만, 역시 핵심은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이었다. 11월은 매년 국정감사

1) 결국 한겨레신문은 11월 25일자 신문에서 저장 사실이 인터넷과 원자력안전백서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고 정정기사를 내보낸다.

[단독] 방사성폐기물 2만여 드럼 대전 원자력원 부실 저장

대전시 대덕연구단지의 한국원자력연구소 안에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2만2310통

(200ℓ 드럼 기준)이 부실 관리 상태로 비밀스럽게 저장돼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 (하략) / 한겨레신문 2005년 11월 3일자

[단독]방사성 폐기물, 서울-대전 시내에 오염방지 장치도 없이 임시 보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서울과 대전 시내에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보관해 온 것으

로 3일 확인됐다.

...... (하략) / 동아일보 2008년 11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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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열리는 시즌이기도 하다.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이런 보도 자료가 나오게 되면, 이

를 처음 접한 기자와 데스크는 이를 또 ‘단독’이라는 이름으로 보도하게 된다. 심지어 

2008년의 경우, 담당기자에게 2005년 이 내용이 이미 보도되었으니 찾아보라고 필자

가 ‘친절하게’ 알려주기까지 했지만, 대전 시내에 이 엄청난 핵폐기물이 보관되고 있

다는 사실은 ‘단독’으로 처리할 만큼 충격적이었던 모양이다.

흔히 핵에너지 이용을 둘러싼 찬/반 논쟁을 할 때, 정보 공개의 투명성을 이야기하곤 

한다. 그때마다 꼬리표처럼 붙는 것이 ‘어디까지 누구에게 공개해야 할 것인가?’라는 

점이다. 백서를 통해 각 기관과 도서관에 자료를 배포하고, 관계자들은 모두 내용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모르면 비공개다’라고 말하는 누군가가 나오면 어찌할 것인

가하는 질문이다.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한 답은 문제를 바꿔보면 오히려 쉬워진다. 예를 들어 영광 지역 

언론이나 중앙 언론이 ‘영광에 중저준위 핵폐기물이 쌓여있다’는 사실에 대해 기사를 

쓸까? 쓰지 않을 것이다. 영광에 핵발전소가 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

고, 2000년대 초 영광에 중저준위 핵폐기장을 유치하려는 흐름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다양한 견학프로그램 등을 통해 영광에 핵폐기물이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알

려주고 있다. 설사 어느 촌로가 ‘나는 처음 들었다’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주위의 많

은 이들이 사실을 바로 잡아주길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올라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원자력연구원과 핵발전소 모두 비슷한 핵시설인데, 대전에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 

일어날까? 역설적으로 핵발전소는 수없이 많은 반대 운동을 통해 정보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정보가 확산되는 것은 ‘비밀 정보’가 확산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핵

문제에 조금만 관심이 있다면 알 수 있는 정보라도 관심이 없는 일반 시민에게는 ‘비

공개자료’이다.2) 

만약 이런 정보가 핵에너지 관련 정보가 아니라, 일반적인 기업의 정보나 전문지식이

었다면, ‘몰라도 되는 정보’로 치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핵시설의 존재 유무, 위

치, 위험성과 사고 시 대처방안 등과 같은 정보는 안전 문제나 지역주민의 선택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보’에 포함된다. 그리고 이런 정보는 사

2) 실제로 우리 단체에 자원 활동을 오는 대학생들 중에서도 ‘원자력발전소’와 ‘핵발전소’가 같은 말을 
뜻하는지 모르는 학생들이 종종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쓰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기본 개념이 없
는 경우는 참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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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논란과 갈등을 통해 더욱 멀리 확산되며, 찬반 갈등을 겪으며 머릿속에 확실히 

각인된다.

이런 면에서 대전(유성)지역은 아직도 ‘단독 기사’라는 꼬리표를 달고 핵시설의 존재 

유무에 대해 기사가 날 수 있는 지역이다. 지역 주민은 물론이고 아직 해당 지역 언

론조차 대전지역 핵시설에 대해 충분히 학습하고 토론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혼란의 전형적 사례를 보여준 하나로 원자로 백색비상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하기 20여일 전인 2011년 2월 20일. 원자력연구원 하

나로원자로에서 백색비상이 발령된다. 백색비상은 ‘시설 안전운영을 저해할 정도로 이

상사태가 발생’ 할 때 발령하는 비상단계이다. 1차적으로 방사성 오염이 건물 내부에 

국한 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울진 3호기, 2010년 

신고리 1호기 정도에서만 발령되었을 정도로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조사 결과 오후 1시 3분경, 반도체 웨이퍼 제작을 위해 실리콘 덩어리에 중성자를 쬐

이던 중 실리콘 덩어리가 든 알루미늄 통이 수조위로 떠오르면서 사고가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경보기가 울리고 시설 내 근무하던 직원 3명은 긴급 대피했다. 이후 1시 8

분쯤 원자로 가동을 중단했고, 건물 내 방사선 준위가 올라감에 따라 2시 32분경 백

색비상을 발령했다.

하지만 이 사실에 대한 첫 언론보도는 4시 30분경 이뤄졌다. 백색비상 발령 2시간이 

지난 이후였다. 이 내용이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은 언론 보도가 이뤄지고 몇 시간 이

후였다. 심지어 주무부서인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에는 그날 저녁까지도 해당 내용

이 올라오지 않았다. 방사능방재종합메뉴얼에 따르면, 백색비상 발령시 30분내 언론

에 공개하고 원자력연구원과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사고 

당일은 마침 일요일이었다. 원자력연구원 대표 안내 전화를 당직실로 연결되었으나, 

사고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없으니 내일 전화하라는 어이없는 답변만 돌아왔다.

하나로 원자로 백색비상의 허술한 점은 이후 발표 자료를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연구원은 보도 자료를 통해 연구원 부지경계에서 측정한 방사선 준위가 

0.016mSv/h(=16μSv/h)였다고 밝힌다. 정상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방사선 준위는 

0.1~0.3μSv/h 임을 고려할 때 16μSv/h는 정상치의 53~160배에 이르는 매우 큰 값

이다. 또한 이는 연구원 밖으로도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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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내부에만 방사성 물질이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 청색비상 이상으로 비상단계가 
확대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연구원은 보도자료 배포 몇 시간 뒤 해당 내용이 잘못되었음을 밝힌다. 보도
자료 작성자가 실수로 단위를 잘못 읽어 0.016μSv/h를 0.016mSv/h 로 배포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수치는 일상적인 방사선 준위와 비슷한 숫자로 안전에 문제없다는 

말을 덧붙였다. 순간의 실수로 측정치가 1천배나 차이 났다는 말이다.

사후 조사 결과 등을 미뤄봤을 때, 연구원이 발표한 정정보도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러나 이런 해프닝은 평소 원자력연구원이 방재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
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2004년 중수 누출사고, 2005년 연구원 주변 빗물에서 
방사성 요오드 검출, 2006년 작업자 2명 피폭, 2007년 우라늄 시료 분실 등 원자력
연구원에선 1~2년 꼴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났지만, 정작 방재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또다시 반복된 대전 핵폐기물 논란

위의 두 가지 사례는 모두 2011년 이전의 사례들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핵발전소 안전과 정보공개에 대한 문제제기는 지속적으로 있었다. 그 중 일부는 법 
개정을 통해 개선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역시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었다.

대전 방사능 노출 위험 폐기물 30년간 밀반입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고위험군에 속하는 사용후 핵연료인 폐연료봉과 손상핵연료가 

1699개나 보관돼 있는데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사실을 주민에게 알리지 않고 쉬

쉬한 것은 주민 안전과 신뢰를 저버리는 명백한 기만행위"라고 지적했다. / (대전일보 

2016.10.18. 1면기사)

원자력연 노조 "사용후핵연료 안전 논란은 마녀사냥“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한국원자력연구원지부는 30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대

중매체에 의해 마녀사냥의 피해자가 된 작금의 상황에 대해 개탄하며 심한 우려를 표

명한다”면서 “사용후핵연료의 반입 과정에서 은폐나 불법은 전혀 없었다”는 내용의 성

명서를 발표했다. / (이데일리 2016.10.30.일자)

원자력硏 ‘핵 의혹’ 해명에도 ‘논란은 계속’

“파이로프로세싱 연구가 위험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세슘 등 독성가스 발생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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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대전에서 다시 벌어지고 있는 대전 원자력연구원 사용후핵연

료과 원자력연구원 방사성물질 방출 논쟁이다. 국정감사를 통해 대전에 사용후핵연료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3) 이것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되었다. 급기야 

대전지역 여야 정치인들과 유성구청장이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발언을 하기 시작했

다. 이에 대한 원자력연구원의 공식 반응은 찾기 힘들다. 다만 원자력연구원 노동조합

의 성명은 그간 반복되었던 정보공개 논란이 다시금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

다.

또 다른 한편에서 파이로프로세싱을 실험 안전성을 둘러싼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대해 원자력연구원 측은 실험실 공기를 100% 포집할 수 있다며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

혔다. 하지만 며칠 뒤 국회를 통해 파이로프로세싱이 아니더라도 그간 방사성 물질이 

굴뚝을 통해 배출되었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파이로프로세싱을 둘러싼 논쟁은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어찌보면 사용후핵연료를 둘러싼 논란은 2005년과 2008년 대전에서 중저준위 핵폐기

물 논란이 있을 때, 예견된 것이었다. 대전 원자력연구원과 여타 지역의 핵발전소와 비

교했을 때 정보공개의 수준과 사회적 논의 상황이 너무나 다르고, 이로 인해 생기는 일

반 시민들의 충격은 무엇보다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녀사냥’이라고만 치부해

버리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분란을 일으키자는 것과 별반 다

르지 않다.

2. 무엇이 바뀌어야 할 것인가?

3) 중저준위 핵폐기물과 마찬가지로 이 사실 역시 인터넷과 각종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때문인데, 실험실 공기를 100% 포집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 위험성을 최소화할 것”이

라며 “(파이로프로세싱 연구는) 국가 에너지전략상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 

디트뉴스 2016.10.26.일자

지난 5년간 원자력연 세슘 20만 베크렐 방출

정의당 추혜선 의원(비례)이 원자력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연구용원자로 하나로(원자로실·RCI·RIPF/IMEF·보조)에서 크립톤

(Kr-85) 약 10조 432억베크렐과 삼중수소(H-3) 20조 7400억베크렐이 방출됐다. / 충청

투데이 2016.1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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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전의 예만 언급했지만, 이와 비슷한 상황은 아직도 계속 반복되고 있다. 최근 
지진 문제로 언급되었던 2012년 소방방재청 활성단층 보고서는 사실 2014년 국회 국
정감사를 통해 한차례 언급되었던 것이었다. 2014년과 2016년의 차이는 경주의 지진
이 있고 없고 차이였고, 당연히 그 파괴력은 2016년이 더 컸다.

2016년 국정감사에서 언급된 월성 1호기와 관련한 상당수 내용은 과거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스트레스테스트 당시 언급되었던 내용이었다. 역시 당시와 2016년의 차이는 
지진, 국민적 안전의식 향상 등이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하기 조차 힘들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가장 큰 이유는 국민들은 후쿠시마와 세월호 사고를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안전의
식이 높아졌는데, 정부와 핵산업계의 대국민 의식은 1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데 있다.

원안위 출범 이후 원안위 회의에 대한 속기록만 공개되고 있을 뿐 아직도 많은 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내용은 베일에 싸여 있다. 대부분 회의 결과만 요약된 회의록만 작
성되고 있을 뿐, 속기록은 작성조차 되지 않고 있다. 회의는 비공개이거나 제한적 소
수에게만 공개되고 있고, 회의 배포 자료는 국회에서도 구하기 힘들다.

이러다보니 극소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잘 정리하면 어느 기자는 특종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극소수 관계자에겐 상식이지만, 다수에겐 비밀과 은폐가 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니 사실과 검증보다 폭로와 음모론이 더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가고 있고, 그 중 음모론 중 일부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혼란의 늪에서 벗어
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논의 과정에 대한 시스템이 수십 년째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정부 정책 의사결정과정에 일반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
는 요구는 최근 부쩍 늘어났다. 이는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넘어 의사결정
에 직접 참여함으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겠다는 보다 적극적인 의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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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행 핵에너지와 관련한 제도에서 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은 수십 
년째 점거와 무산으로 반복되어오고 있는 ‘공청회’가 유일하다. 단 한차례 그것도 건
설과정에서만 의무화되어 있는 공청회는 투명한 정보공개의 장도 아니고 토론의 장도 
아니며 참여의 장은 더욱 아니다. 사업자나 정부, 주민 모두에게 이 행사는 그냥 ‘형
식적 행사’에 불과하다.

물론 대전은 그나마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다. 한전원자력연료 제3공장 증설 당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공개하라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2014년 한전원자력연
료는 100여페이지도 되지 않는 요약본을 ‘원본’이라며 지역주민들을 우롱했다. 질책이 
계속되자 그제서야 ‘내용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들까봐 요약본을 준 것’이란 반응을 보
이며 원본 자료를 제공했다.

한전원자력연료 담당자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전
혀 법제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간 지역주민 의견 수렴과정은 큰 분쟁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개선되었다. 예를 들어 고리 1호기 수명연장 논쟁이 심해지자 
수명연장에 대해서도 지역의견수렴을 조항을 넣고, 기장군 이외에도 해운대구 등이 
문제제기를 하자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조항 등을 넣는 식이다. 대전은 지
금까지 이런 분란이 없었고, 타지역에선 누구나 볼 수 있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가 
담당자의 판단에 의해 요약본이 원본이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핵시설의 종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여부 및 관련 조항
지역의견 수렴과정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O (원자력안전법 제10조)

초안을 공람. 공청회 개최하

여 주민의견 수렴 및 내용 

반영 (원자력안전법 제103조)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O (원자력안전법 제63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O (원자력안전법 제63조)

발전용 원자로 수명연장 O

발전용 원자로 해체 O

핵연료물질 정련, 가공시설

(핵연료 주기시설)
O (원자력안전법 제35조) X

연구용 원자로 O (원자력안전법 제30조) X

<각 핵시설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여부와 지역의견 수렴>

셋째, 원자력계 내부의 다양한 목소리가 국민 신뢰도를 높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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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3년 한수원 비리 사건이 있을 당시, 원자력계의 대응은 ‘무대응’이었다. 검
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도 했지만, 학계 등 직접적인 수사대상이 아닌 진영에선 나
름대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올법 한데, 실상은 그러지 않았다. 이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일본 원자력학계가 보인 모습과 많은 부분에서 대비된다.

이러한 무대응 중심의 대응 방향은 안전성 논란, 국민들의 의혹이 높아질 때마다 반
복되었다. 이런 식의 대응은 당장은 문제를 회피하기 때문에 좋은 대응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은 ‘모두가 한통속’이라는 식의 인식으로 고착될 수 밖에 없다. 더 큰 문
제는 한 바탕 문제가 진행되고 난 이후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신뢰는 시스템이 기초가 되었을 때 만들어지는 것이지만, 신뢰를 얻기 위한 작업은 
단순히 시스템만 갖춘다고 이뤄지지 않는다. 제도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이를 집행하
는 것은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의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제도는 제대
로 수행될 수 없다. 이런 면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원자력계 내부의 ‘신뢰 
창출 문화’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이는 주요 현안에 대해 단일한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원자력계 내부의 다양한 목소리를 외부에 들려줌으
로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 81 -





6
우리나라 원전 안전의

현실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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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원전 다수호기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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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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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WASH-1400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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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4

[Suzanne Schroer, Mohammad Modarres, An Event Classification Schema for Evaluating 
Site Risk in a Multi-Unit Nuclear Power Plant Probabilistic Risk Assessment, PSA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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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Suzanne Schroer, Mohammad Modarres, An Event Classification Schema for Evaluating 
Site Risk in a Multi-Unit Nuclear Power Plant Probabilistic Risk Assessment, PSA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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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Vacuum Building 
for Common Cont
ainment

Reactor Building
s

Unit “0”

Common Services B
uilding incl. Central 
Fuel Handling Area 
(on-line refueling) a
nd Used Fuel Pools

From OECD/NEA Multi-Unit Risk WS, Ottawa, CA, 2014.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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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Site Risk = (Unit Risk)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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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MUET & Inter-Unit CCF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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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8

CPMA = 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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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0

= 0.2

[Tadakuni Hakata. Seismic PSA Method for Multi-Unit Site---
CORAL-reef, Next Generation PSA Software Workshop at NEL, 
Nov. 13-14, 200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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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Tu Duong Le Duy, Multi Units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Methodological elements suggested by 
EDF R&D, PSAM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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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 PSA 

/

Risk Aggregation
1

39

Conclusions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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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J.E.YANG, NET,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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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내진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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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뢰 확보를 위한 원자력

안전 규제





2016.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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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kushima was a product of multiple factors
- Japanese regulator was not independent of industry.
- Safety culture in Japan was not adequate
- At most basic level, Fukushima event was a Station Blackout

• Post Fukushima, NRC further strengthened regulatory requirements 
- Station Blackout preparations further strengthened
- Instrumentation for spent fuel pools required.

•4

Lessons learne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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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ons learned(2) 

We should have improved the regulation system with making use of the research 
results

(research for research was meaningless).
The disaster occurs any time, so I had to make regulation changes as soon as po
ssible.
I tried my best to change Japanese safety standard so as to satisfy 

the international obligations.
Before worrying about the litigation risk, NSC should have presented 
the requirements for adequate safety.
The severe accident researchers’ knowledge was not utilized unless 
the decision makers’ comprehension. It is important to build up a system 
for advising their knowledge to the decision ma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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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nuclear power plants are to be designed, sited, and 

constructed, consistent with the objective of preventing 

accidents in the commissioning and operation and, should 

an accident occur, mitigating possible releases of 

radionuclides causing  long-term off site contamination 

and avoiding early radioactive releases or radioactive 

releases large enough to require long-term protective 

measures and 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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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rehensive and systematic safety assessments 

are to be carried out periodically and regularly for 

existing installations throughout their lifetime in order 

to identify safety improvements that are oriented to 

meet the above objective. Reasonably practicable or 

achievable safety improvements are to be 

implemented in a timely m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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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ly
Stage

TMI
(1979)

Chernobyl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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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용후핵연료 해법





SNEPC 2016. 1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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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015.12 , 16,297 , 408,797

• 2016 73,110 , 255,840

• 2019 ,
(2024 ), (2024 ), (2037 ), (2038 )

(201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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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15. 8

1

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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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1.11 ~2012.8 :’ ’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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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 ~201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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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URL), ,

• ( 12 )

• ( 7 )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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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tative schedule for URL & Final Dis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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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it of history …. and future

Korad/Andra Workshop Oct. 2016DINT/1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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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 Initial input data for the Road-Map

First law : The 1991 Waste Act
Creation of « Andra » as a public independent body
3 research directions for High Level Long-lived Waste: P/T; long term storage; geol
ogic disposal (reversible or not)
1 main milestone : after a period of  15 years the Government should submit to th
e Parliament

A evaluation report on research outcomes
A project of a new law for RWM

Sub-milestones : a yearly report on the progress
On each research directions in France
On R&D outcomes from overseas program

And for Andra, as URL’s are to be developed, 
Public consultation must be organized prior initial site investigations
URL construction application(s) must be compliant with applicable legislation(s), including EIA
, positions of the cities, district an region councils and report of a public enquiries,
The demonstration that the applicant has the technical and financial ability to construct, ope
rate and dismantle the facilities.

Korad/Andra Workshop Oct. 2016DINT/16-0208

2006 – 2010 : launching the industrial phase of the 
project

Korad/Andra Workshop Oct. 2016DINT/1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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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it of history …. and future

Korad/Andra Workshop Oct. 2016DINT/16-0208

Chronology of the public debate

Korad/Andra Workshop Oct. 2016DINT/1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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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it of history …. and future

Korad/Andra Workshop Oct. 2016DINT/16-0208

Forecast schedule

ProposedMaster Plan

SafetyOptions

RetrievabilityTechnicalOp
tions Application

Start of Indust
rial Pilot Phase

Reviews

2016 2018
Licence

2021 2025

Amenities

2030

FirstWaste Pac
kage Emplace

ment

Construction

Detailed design

Korad/Andra Workshop Oct. 2016DINT/1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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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s to save time and money

A extraordinary long project ( 30 yrs ~ 1 generation):

Clear Political framework and decision making process (a road map, since 1991, sup
ported by 3 laws), independent review bodies

Clear and stable organization (working plan, who is doing what…), updated on a reg
ular basis, who evaluate the work and who decides

Clear and readable definition of the requirements, Iterative approach, internal milest
ones and project reviews, suited to the corresponding development phase of the proje
ct

Clear and adequate funding

National and International reviews, international cooperation, close relation with nati
onal academic/R&D groups, laboratories, universities

URLs are key elements in the overall strategy, 

but not only…

Communication, public and stakeholders involvement are paramount

Korad/Andra Workshop Oct. 2016DINT/16-0208

No instant solution , any (new) project will be unique and specific !

.
2015 , 2015

, 201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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